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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성 낙 일**․박 선 권***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

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

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

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

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단어: 출산율, 양육환경, 보육시설, 사교육비

Ⅰ. 서론 

저출산 현상은 최근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은 2005년에 1,07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1.2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

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OECD, 2011).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073). 최초 투고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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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5년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장려금,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 다

자녀 양육지원 등 다수의 출산지원시책들을 시행해 왔다. 2011년 10월 우리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확정했으

며,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

계 확립을 목표로 2011∼2015년 5개년 동안 총 75.8조원을 지출할 예정이

다.1)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혼인율 하락, 남녀 혼인연령 상승(만혼화) 및 유배

우 출산율(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인구

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간 지목되어왔다. 우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특히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들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도입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논

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2)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그에 따른 

정책대안 도출은 여전히 유효한 연구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각종 요인 중 보육시설과 사교육

비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가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무엇보다 각종 미디어 보도, 설문조사 및 선행연구들에서 과도한 양

육부담, 그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

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3) 두 번째로 다른 요인과는 달리, 보육시설과 

사교육비 문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4)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 국민의 결혼관이나 자녀관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년 10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

정’)에서 인용. 

2) 염명배·김경미(2011)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출산지원시책들이 그간 정

부 부처별로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정책에 머물러 선택과 집중 전략에 실패했다

고 평가했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들도 그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서로 

비슷한 정책을 모방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3) 여기에 대해서는 2절2를 참조.

4) 4절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비용, 간접비용,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

데 간접비용과 관련된 사회정책은 범세계적인 거시경제의 흐름과 분리하기 어렵고,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정책은 재정적인 한계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갖고 있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사안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감소시키는 출산지

원정책들이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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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정

책과제 중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대거 지출하는 항목도 보육료 전액지원(무상

보육)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등 보육 

관련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교육비 절감문제도 우리 정부의 핵심적 

정책과제가 된지 오래다. 세 번째로 최근 민간 어린이집 파업, 어린이집 비리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과 관련된 이들 문제는 관련 보육시설의 영세성에서 비롯

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민간 보육

시설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안윤숙·이상호,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답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출산선택에 

직면한 가정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충분한 숫자의 보육시설 및 종사자가 

존재해 손쉽게 자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만큼 출산에 적

극적일 수 있다. 또한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르면 충분한 숫자의 보육시설 

및 종사자는 보다 저렴한 보육비 또는 보다 양호한 보육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

다. 한편 보육시설과는 달리, 사교육시설은 출산선택에 직면한 가정의 관점에서 

미래 사교육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사

교육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환경이 조성

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교육시설의 공급량을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우

리나라 대다수 지역에서 보육시설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 수요자

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

문시된다. 특정 지역의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적을수록 출산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종

사자 수가 많은 대규모 보육시설이 유아보육 시스템의 효과적 관리, 투명한 회

계관리 시스템 운영 등 사업체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보육시설보

다 유리하며, 우수한 보육교사 충원 등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가정하에 보육시설

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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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

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각각 보육시설 규모지표(1)과 (2)로 

지칭하기로 한다.6) 

본 연구는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에 기초한 계

량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이가 있다.7)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

사나 여론조사에 기초해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정부 정책 효과

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미래 보육시

설 및 사교육시설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칠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예측

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이하의 논의는 양육부담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우리나라 양육환경의 현황과 변화추세에 대한 분석, 분석

모형의 제시 및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순으로 진행된다.

5) 소규모 영세 보육시설이 갖는 문제점은 미디어 보도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방송보도(SBS 2012년 3월 19일자 8시 뉴스)는 정부의 무상 보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을 새로 만들겠다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대부분이 아동 20명 미만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보도는 지

난 3년 동안 무려 2,60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가로채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의 영세성에 따른 부실운영도 언급하고 있다. 김영숙·모수원·김주연

(2011)은 보육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시도한 결과, 보육시설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효율성은 하락하고 보육아동 수가 많을수록 효율성은 향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영세한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와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저

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보육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한계 보육시설의 퇴출을 유도할 것을 제

언하고 있다.

6)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별 국공

립 보육시설 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 숫자가 매우 적을 뿐 아

니라 지역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공식통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채

택하지 않았다.

7) 특정 지역에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가 충분히 있더라도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분석자료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한편 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공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자료는 

응답결과의 신뢰성 등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

사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는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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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제 이론

출산에 관한 기존연구는 크게 수요이론(demand theory), 위험과 기회 이론

(theory of risk and opportunity),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post-materialist 

values theory), 젠더형평 이론(gender equity theory)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수요이론(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은 출산을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출산의 선택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큰지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이다(Becker, 1981).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럽

에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제도화된 이후 자녀가 직·간접적 비용

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비용은 출

산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을 뜻하

고, 간접비용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시장소득을 상실하는 데서 야기되는 기

회비용을 뜻한다. 이 수요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부모는 자녀를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타 재화에 대한 자녀의 효용은 감소하며 자녀는 수가 아니

라 질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고(Cochrane, 1979; Caldwell, 1980; 

Atoh, 1998; Chapman, Dunlop, Gray, Liu and Mitchell, 1999) 그 결과로 출산율 

저하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요이론은 사람들이 자녀의 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위험과 기회 이론은 그 비용이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라는 관점

에서 출발한다(McDonald, 2001). 현대인들은 빈번한 경기변동, 낮은 직업 안정

성과 높은 직업 이동성, 생계비 상승 등 삶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위험사회

(risk society)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그러한 위험의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Beck, 1999). 이런 맥락에서 출산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양육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정을 선택하는 결정에 해당한다. 나아가 출산은 

자아 영역의 개인적 자율성, 친교 영역에서의 친밀성, 사회 영역의 노동참여라

는 세 가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이자 기회의 박탈

을 의미할 수도 있다(McDonald, 1996). 요컨대, 출산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78 한국인구학

서 삶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출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은 1차 인구변천에서 2차 인구변천으로의 이행을 설명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다. 1차 인구변천은 18세기에 시작된 사망률과 출산

율의 동반 감소로 인해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이 유지되어 인구가 

정체된 현상을 의미하며, 2차 인구변천은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락하여 인구감

소가 발생한 현상을 의미한다. 위험과 기회이론이 삶의 불안정성을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은 서구 산업사회의 번영이 대중을 필수적

이고 물질주의적인 기본욕구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시켜왔다고 본다. 특히 젊

은이들은 경제적, 신체적 안전에 몰두하는 물질주의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점차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Inglehart, 1977). 이러한 가치 변화에 따라 혼인율 하락, 이혼율 증가, 만혼화, 

혼외동거 및 혼외출산, 무자녀 등의 사회현상들이 발생했다. 즉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자율성, 자기실현, 사회적 응집의 약화, 권위의 거부, 개방적인 생활양식 

등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에 의해 추동된 행동 변화의 결과라는 것

이다(Lesthaeghe and Moors, 1996; Van de Kaa, 2001).8)

서구 국가 간 출산율 차이에 주목한 젠더형평 이론은 점진적이고 확고하게 

진행되어온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가 지체되고 

일관성이 미비된 상태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0). 젠더형평 이론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일

반론이 단선적인 견해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로 

그간 수용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 간에 존재하

는 음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Esping-Andersen, 1990; 1996; 1999). 기업과 가족에서의 젠더 간 형평성 구현

을 통한 육아부담의 분담,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육아문제를 가족의 돌봄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탈가족화

8) 저출산의 원인을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대로 인한 출산 의지와 기대 자녀 수의 

감소에서 찾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을 가정해왔다. 또한 이 이론은 전통적

인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 정책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왔다(김세곤, 

2003;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훈희·서용석·정윤태, 2011). 하지만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한 사

회들에서의 출산율이 전통적인 사회들과 비교해 오히려 높았다는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탈물질

주의적 가치이론은 일관된 설명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일부의 발견을 사회전체로 확대 비약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Coleman, 1998). 다시 말해,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관점으로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

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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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iliarization) 등의 정도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상이하게 실현되었으며, 이

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 간에 상이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2. 양육비용과 출산율 간 관계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

앞 소절에서 설명한 제 이론에 기초해, 그간 국내외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영육아 보육학, 행정학, 경제학 등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

야에 걸쳐 있어 이들 연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보육 및 사교육과 관

련된 국내 실증연구에 국한해 선행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보육 및 사교육과 관련된 자녀 양육부담이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은 

국내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다. 김한곤(1993)은 우리 사회에서 1960

년대 이후 진행된 출산율 하락이 자녀 관련 비용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비용 증가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

되어 출산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민자·김경미(2006)도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자녀 교육비용의 지나친 증가를 초래해 출산의지를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중요성은 최근의 조사에

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은 첫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으

며, 한 자녀를 둔 20~39세 기혼여성들의 43.4%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을 출산중단 사유로 들고 있었다. 노원·문상호(2010)도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에 임해 가장 걱정되는 요인은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이 68.47%,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13.07%,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이 10.78%, 

신혼생활 향유가 2.31%이었다. 일·가족 양립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문제

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을 조사한 엄명용·김효순(2011)의 연구에서도 양육비

와 교육비용이 저출산 이유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양육부담에 대한 인식은 인구집단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차승은

(2008)은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보상과 비용이 둘째 자녀의 출산 

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이고, 특히 보육 및 사교육비용의 증가



80 한국인구학

가 저소득 계층은 물론이고 고소득 계층에서도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차승은(2008)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

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석호원(2011)의 연구에서도 보육 및 사교육 비용부담이 주 출산

연령인 20대와 30대 중반 모두에 걸쳐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

되었다. 염명배·김경미(2011)의 분석결과에서도 군집집단에 관계없이 과도한 양

육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염명배·김경미(2011)는 저출

산 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핵심집단으로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해 자녀 출

산에 대한 부담이 많은 이삼십대 집단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유형으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25.3%, 육아휴직 활성화가 15.4%, 양육수당 지급이 12.6% 순서로 응답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자녀의 사회화에 요구되는 비용 전체

를 양육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양육부담은 출산의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양육부담은 자녀의 수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장혜경, 2005). 이 양육부담이 사회구조적인 것이라는 점

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채정(2009)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

라나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첫 위치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지

위가 결정되는 노동시장 분리현상(labour market segregation)이 종종 관찰된다. 

그만큼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첫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첫 위치

를 높이기 위해서 두 나라의 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자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로 두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수에 

대한 선호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결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도 확인된다. 보건사회연구원

(2009)이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

는 최종시점은 대학 졸업이 46.3%, 혼인이 27.0%, 취업이 11.9%일 정도로 양육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2009년 기준으로 대학 졸업, 혼인, 취업 시점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6%, 23.1%, 12.2%이었다. 이 순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소득, 성, 연령, 교육, 혼인 등의 독립변인들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의 책임한계를 자녀의 대학졸

업 시점이나 혼인 시점까지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책

임한계가 장기간이 될수록 자녀 양육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녀

의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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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몇몇 선행연구는 취업여성의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 현재 보육시설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공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경(2004)에 따

르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시절 확충정책

에 따라 보육시설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수, 보육 재정 등에 있어서 

민간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계속 감소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의 비중은 정체상태에 있다. 유보경(2004)은 이

를 타개하기 위해 공보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윤숙·이상호(2010)은 영유아 보육정책이 자녀 출산의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필수적

인 보육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보육정책 중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최우선 순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4.3%와 22.9%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두 

번째 우선순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한 비

율이 각각 66.7%와 33.3%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저출산 현

상이 가장 심각한 광주광역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295명을 표본으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양육부담과 출산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기간, 즉 자녀 양육부담이 발생하는 기간은 

출산에서 대학졸업 또는 혼인 시점까지의 장기간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다. 이 

과도한 자녀 양육부담 때문에 자녀의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어 출산의지를 억제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부담 중에서는 자녀의 보육비 

및 교육비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 연령 

등으로 구분한 인구집단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교육 관

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특히 공보육 시설)의 확충과 사교육비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Ⅲ. 우리나라 자녀 양육환경의 현황과 변동추세

이절에서는 본격적인 계량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의 

현황과 변동추세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하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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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산율
혼인율 혼인연령

이혼율
초혼 초혼+재혼 남성 여성

2000 13.3 5.4 6.6 28.69 25.83 2.5 

2001  11.6 5.0 6.1 28.96 26.10 2.8 

2002 10.2 4.6 5.7 29.21 26.33 3.0 

2003 10.2 4.7 5.9 29.58 26.61 3.4 

2004 9.8 4.4 5.7 30.01 26.96 2.9 

2005 8.9 4.8 6.5 30.87 27.72 2.6 

2006 9.2 5.2 6.8 30.96 27.79 2.5 

2007 10.0 5.4 7.0 31.11 28.09 2.5 

2008 9.4 5.0 6.6 31.38 28.32 2.4 

2009 9.0 4.7 6.2 31.61 28.71 2.5 

주: 출산율, 혼인율 및 이혼율은 해당년도 출산아 수, 혼인 수, 이혼 수를 인구 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수치임

<표 1> 우리나라 출산/혼인/이혼 관련 지표: 연도별 변동추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f the 

Statistics Korea)에서 추출한다. 남녀 혼인연령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청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kostat.go.kr)에서 제공되는 인구동향조

사의 혼인조사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이하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시/군/구 232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9) 

<표 1>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출산율, 혼인율, 남녀 혼인연령 및 이혼율의 

연도별 변동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측정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 혼인율 및 이혼율을 해당지역에서 1년간 관측된 총 출생아 수, 총 

혼인 수 및 총 이혼 수를 그 지역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1,000인

당 숫자로 측정한다.10) <표 1>에 따르면, 출산율은 2007년을 제외할 경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남녀 평균 혼인연령은 매년 예외 없이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혼인율은 초혼만을 대상으로 하든지 초혼과 재혼

을 모두 포함하든지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약간씩 변동하고 있다. 이들 종합

한다면, 최근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만혼화 및 결혼회피 현

상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회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혼율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약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일부 중소도시에 대한 구(區)별 지방세 자료가 없어, 본 연구는 이들 도

시에 대해서는 구 단위 대신 시 단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횡

단면 단위의 숫자는 실제 우리나라 시/군/구 숫자보다 적다. 

10) 이 정의는 혼인출산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조출산율, 조혼인율 및 조이혼

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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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000인당 사업체 수 보육시설 

규모지표(1)

보육시설 

규모지표(2)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 사교육시설

2000 0.29 0.18 1.30 4.59 0.93 

2001 0.26 0.22 1.32 4.47 0.93 

2002 0.26 0.23 1.40 4.52 0.93 

2003 0.28 0.24 1.48 4.49 0.93 

2004 0.30 0.24 1.50 4.65 0.92 

2005 0.30 0.29 1.54 5.06 0.90 

2006 0.44 0.18 1.57 5.89 0.86 

2007 0.48 0.18 1.60 6.04 0.85 

2008 0.53 0.16 1.65 6.18 0.85 

2009 0.56 0.16 1.66 6.42 0.83 

주: 보육시설 규모지표(1)은 보육시설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보육시설 규모지표(2)는 보육시설 중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2> 우리나라 보육/사교육시설 관련 지표: 연도별 변동추세

<표 2>는 우리나라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와 함께 보육시설의 규

모에 대한 두 가지 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

체조사에서 수집해 계산한 것이다. <표 2>에서 보육시설은 전국사업체조사의 

보육시설 운영업(산업코드=87210)에 해당하며, 사교육시설은 전국사업체조사

의 일반교과학원(산업코드=85501)과 예술학원(산업코드=85620)을 합한 것이

다. 전국사업체조사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산업코드=85110)은 유치원 등 유

아 대상 교육기관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기관이 대다수 사

교육업체이면서도 일부 보육기능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역별 보육시설의 평균규모를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보육시설 규모지표(1)은 보육시설 사업체당 종사자 수

이며, 보육시설 규모지표(2)는 보육시설 중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차

지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특정지역에서 보육시설 규모지표(1)이 클수록, 보육시

설 규모지표(2)가 작을수록 그 지역의 보육시설 평균규모가 크다는 뜻이 된다.

<표 2>에 따르면,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인구 1,000인당 유아교육기관은 2000년대 중반이후 대폭 감소했다. 유아

교육기관의 감소 현상은 출생아 또는 영유아 수의 감소에 따른 공급 조절의 결

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0년 634,501명에서 2009년 444,849명

으로 약 30% 감소했는데, 이에 따른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가 공급자인 

유아교육기관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11) 이와는 달리 출생아 수의 감소에

11) 유아교육기관의 급감 현상은 통계자료 집계방법의 변경에 따른 착시일 수도 있다. 보육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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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수 아동수

개소 (비중) 정원 (비중)

국공립 2,034 5.3% 153,792 9.9%

법인 1,468 3.9% 143,841 9.2%

민간 소계 14,677 38.6% 890,733 57.2%

법인 외 888 2.3% 62,698 4.0%

개인 13,789 36.3% 828,035 53.2%

부모협동 74 0.2% 2,226 0.1%

가정 19,367 50.9% 337,900 21.7%

직장 401 1.1% 28,316 1.8%

합계 38,021 100.0% 1,556,808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주: 위 보육시설은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있음

<표 3> 조직형태별 보육시설 현황: 2010년 기준 

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상은 보육수요의 증가 탓도 일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작동한 결과로 판단된다. 보

건복지부(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0년 1,295개에서 

2010년 2,034개로 증가했지만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7%

에서 2010년 5.3%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특히 개인 보

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에 기인한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보육시설은 2010년 

기준 가정보육을 제외한 보육시설 중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개인 

보육시설의 급증 추세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 2>에서 보육시설 규모지표(1), 즉 보육시설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0

년 4.59명에서 2009년 6.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규모지

표(2)의 감소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종사자 수 10인 미만 보육시설 사업체 

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보육시설 사업체의 평균규

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에서조차도 보육

업과 유아교육기관 사업체 수는 2005년 각각 14,719개와 13,919개이었으나, 2006년 각각 21,607개

와 8,739개로 급격히 바뀌었다. 이는 2006년 이후 일부 유아교육기관이 보육시설 운영업에 포함

되어 집계된 결과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이 보육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아교육기관을 보육시설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을 보육시설 운영업에 추가해 회귀분석을 수행

해보았다. 하지만, <표 7>과 <표 8>에서 유아교육 관련 변수를 보육시설 관련 변수에 합산해 회

귀분석을 수행하더라도 그 계수 추정값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하에

서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을 구분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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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출산율

혼인율

(5개년 

평균)

1,000인당 사업체 수 보육시설 

규모지표

(1)

보육시설 

규모지표

(2)
보육시설

유아교육

기관

사교육

시설

서울특별시 8.8 7.04 0.41 0.08 1.52 6.91 0.79 

부산광역시 7.1 5.43 0.46 0.10 1.69 6.79 0.82 

대구광역시 7.8 5.43 0.46 0.12 2.34 7.40 0.75 

인천광역시 9.0 6.49 0.42 0.12 1.23 6.77 0.82 

광주광역시 9.2 5.82 0.73 0.17 2.43 6.56 0.79 

대전광역시 9.4 6.28 0.74 0.14 1.73 5.49 0.89 

울산광역시 9.9 6.52 0.48 0.16 2.11 6.66 0.81 

경기도 10.0 6.91 0.70 0.16 1.55 5.61 0.89 

강원도 8.0 5.53 0.54 0.25 1.64 6.88 0.80 

충청북도 9.1 5.98 0.56 0.21 1.65 7.14 0.76 

충청남도 9.5 6.43 0.53 0.24 1.27 6.72 0.80 

전라북도 8.2 5.44 0.64 0.26 1.79 7.06 0.76 

전라남도 8.3 5.17 0.53 0.26 1.41 7.65 0.72 

경상북도 8.4 5.66 0.52 0.24 1.66 6.67 0.81 

경상남도 9.4 6.21 0.72 0.20 1.96 5.74 0.86 

제주도 9.7 6.10 0.85 0.20 2.09 8.52 0.67 

주: 각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표 2>의 주 또는 본문을 참조

<표 4> 우리나라 시도별 출산율, 혼인율 및 양육인프라 평균값: 2009년 기준

시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6.42명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보육시

설 사업체가 83%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성격상 소규모 사업체가 갖는 이점도 존재하지만 

지나친 소규모 사업체 편중현상은 보육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대규모 보육시설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4시간 보육체제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여력을 가질 수도 있다. 

<표 4>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시도별 출산율, 혼인율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혼인율로는 2004∼2008년 5개년에 걸친 혼인율의 평균값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과 자녀 출산 간의 간격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표 

4>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각 변수의 지역별 평균값이 시도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0.85개)는 서울시(0.41개)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제주도의 보육시설 사업체당 

종자자 수(8.52명)는 대전시(5.49명)보다 50% 이상 많았다. 출산율, 혼인율 등 

여타 변수값에서도 상당한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된다. 이는 분석방법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출산율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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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수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원인을 규명한다면 타 지역의 출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자연히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도 여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 변수값, 예를 들어 인구 1,000인당 보육

시설 사업체 수의 지역 간 편차가 거의 없다면 이 변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친 정책변수가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Ⅳ. 분석방법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의 정책변수인 자녀 양육환경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회귀방정식 모형을 설정한다.

  





 






                        (1)

위 식에서 는 번째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은 해당 지역의 보육시

설 및 사교육시설 관련 변수이며, 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지

역특성변수를 의미한다.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관련 변수로는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인구 1,000인당 유아교육기관 사업체 수, 인구 1,000인당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를 고려한다. 또한 사업체 수를 종사자 수로 대체한 모형

도 추정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을 별도의 변수로 분리한 이

유는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기관이 사교육의 성격도 갖지만 보육시설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보육시설 규모지표 변수도 

추가적인 정책변수로 고려한다. 

만약 보육시설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의 계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풍부한 보육시설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된다.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의 계수 추정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면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예측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된다. 보육시설 규모지표(1)이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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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또는 보육시설 규모지표(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평균규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그 지역의 출산율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통제변수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지역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혼인율, 직전 5개년 평균 남녀 

혼인연령, 이혼율 등 혼인 관련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혼인과 관련된 세 

변수, 즉 혼인율, 남성 혼인연령, 여성 혼인연령에 대해서 직전 5개년 평균값을 

사용한 이유는 혼인과 출산 간에 존재하는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이

다.13) 본 연구는 혼인율을 초혼과 재혼을 모두 포함한 전체 혼인율로 정의한다. 

엄명용·김효순(201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 부부의 증가도 종종 저출산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도 해당 지역에서 이혼율이 높으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혼율을 출산율 결정요인의 하나로 

고려한다. 

출산율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한 양육비용은 자녀의 사회화 

기간 전체에 걸쳐서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이 총비용에는 주거를 비롯

한 생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직접비용, 간접비용, 사회적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수요이론과 위험과 기회 이론에 따르면, 출산은 자녀의 보육

과 교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과 경제적 안정의 확

보와 같은 간접비용을 야기한다. 젠더형평이론은 출산이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

하게 하는 육아 휴가 및 수당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출산과 관련된 논의에서 총비용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출산장려정책

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

직접비용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육 및 교육 관련 비용이며 본 연

구의 정책변수에 해당한다.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도 

직접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금전적 지원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12) 김승권(2004)은 출산율 변화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13) 류기철·박영화(2009)에 따르면, 결혼여성의 출생코호트와 관계없이 결혼 이후 1년 이내에 약 절

반 정도의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며 또한 약 90% 전후의 여성들이 결혼 후 3∼4년 내에 첫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5개년 이외에 다양한 기간평균을 시도해 보았지만 정책변수의 

추정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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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영·방은령, 2008; 석호원, 2011). 특히 석호원

(2011)은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및 연령별 출산율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

구하고 동 정책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반영해,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

하고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정책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즉 보육비나 사교육

비의 절감과 같이 보육과 교육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항목과 관련된 

출산지원시책들만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간접비용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고용의 확대와 안정이 여타의 저출산 대

책들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장동호, 2009). 비정규직의 확산,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열악한 노

동환경 등과 같은 고용의 질 저하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

다(김사현, 2009; 김정호, 2009). 기혼부부의 직업이나 소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도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안윤숙·이상

호(2010)는 직업이 안정적인 부모들이 소득 또한 안정적이어서 아이를 양육하

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녀 출산의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석호원, 2011). 이와 같

은 선행연구를 고려해, 본 연구는 1인당 지역소득 수준과 남녀 고용률을 통제

변수로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군/구 단위에 대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을 1인당 지역소득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다. 남녀 고용률도 시/군/구 단위에 대해 공식 통계자료가 존재

하지 않아 해당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산정한다. 이들 변수는 지역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통계자료를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변수에 해당한다.14)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각종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쉐네(Chesnais, 1996)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관찰되는 저출산 추세와 영

국과 스웨덴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인 고출산 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이와 

14) 우리나라 지역 특성상 권역별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호남 권

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혼인부부의 입장에서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심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권역별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는 권역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추정해보았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

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구분했다. 추정결과 권역별 더

미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

했을 때 권역에 다른 출산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권

역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89

같은 국가 간 차이가 부부 모두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

다. 즉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부부 모두의 노동참여와 육아분담, 육아와 관련된 

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형

준(2008)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젠더분리형의 국

가로 진단한 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육아와 노동의 주체로서 상정하는 젠더통

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지목하는 사회·문

화적 요인은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

별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제시된 요인을 분석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 관련 변수들이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여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이들 혼인 관련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관련 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혼인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들 변수가 출

산율에 미치는 직접적 한계효과만을 측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추정방법

본 연구는 위 회귀모형을 통상 최소자승추정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을 적용해 추정한다. 횡단면 분석의 경우에는 OLS의 기본

가정 중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산

(heteroscedasticity) 검정을 수행한다. 만약 이분산이 확인되면 통상적인 방법을 

따라 표준오차가 일치성을 갖도록 조정해주기로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핵심

적 정책변수인 보육시설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는 내생변수로서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면 향

후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풍부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출산율의 증가가 보

육시설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변수 중 내생변수가 존재하면 

OLS 추정량은 불편성과 일치성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위 회귀모형을 OLS와 함께 도구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적용해 추정해 보기로 한다. 특히 도구변수 추정법을 적용

할 때 도구변수로는 직전년도의 보육시설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를 사용한

다. 보육시설 규모지표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OLS와 IV 추정법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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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분석변수의 요약통계량

<표 5>는 각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따르면, 우리나

라 출산율 평균값은 2009년 기준 8.24명이었으며, 2004∼2008년 5개년 평균 혼

인율과 이혼율은 각각 5.84명과 2.37명이었다. 다시 말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8.24명이었으며, 2004∼2008년 기간 중 평균

적으로 인구 1,000인당 5.84명이 결혼했고 2.37명이 이혼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혼인율과 비교해 출산율이 상당히 낮고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재차 확인된다. 남성 혼인연령과 여성 혼인연령의 5개년 평균값은 

각각 30.98과 27.62이었다. 이들 출산 및 혼인 관련 통계에서 주목되는 관찰결

과의 하나는 각 통계값에 있어서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16명과 4.4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보다 인구 1,000인당 출생아 수가 거의 4배나 많았다. 혼

인율도 출산율보다는 다소 덜했지만 최대값이 최소값의 2배 이상에 달해 지역 

간 편차가 컸다. <표 5>의 평균값은 각 시/군/구 지역별 변수값을 평균한 것이

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계산한 <표 2>와 다소 차이가 있다. 

<표 5>에서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평균값은 각

각 0.51과 3.49이었다. 유아교육기관(사교육시설)의 경우에 그 수치는 각각 

0.23(1.41)과 1.11(3.51)이었다. 이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보육시설 사업체가 

평균적으로 유아교육기관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사교육시설 사업체는 보육시설

보다 2.8배 가량 많았음을 의미한다. 보육시설 규모지표(1)과 (2)의 평균값은 

각각 7.21과 0.77이었다. 즉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보육시설에는 평균적으로 

7.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전체 보육시설 중 77%가 10명 미만의 종

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출산 및 혼인 관련 통계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관련 통계에서도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28

과 0.15이며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8.5배 가량 컸다. <표 5>에서 제시된 경제변

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1인당 지방세나 남녀 고용률 모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격차가 매우 컸다. 한편 <표 5>에서 남녀 고용률이 1보다 큰 지역이 

존재한 이유는 어떤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 특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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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출산율 8.24 2.01 16.00 4.40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수 0.51 0.21 1.28 0.15 

1,000인당 보육시설 종사자수 3.49 1.19 9.06 1.40 

1,000인당 유아교육기관 사업체수 0.23 0.13 0.68 0.04 

1,000인당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수 1.11 0.38 4.46 0.20 

1,000인당 사교육시설 사업체수 1.41 0.55 3.62 0.20 

1,000인당 사교육시설 종사자수 3.51 1.58 9.36 0.26 

보육시설 규모지표(1) 7.21 1.23 10.70 4.28 

보육시설 규모지표(2) 0.77 0.12 1.00 0.40 

혼인율 (직전 5개년 평균) 5.84 1.11 9.14 4.03 

남성 혼인연령 (직전 5개년 평균) 30.98 0.45 32.44 29.57 

여성 혼인연령 (직전 5개년 평균) 27.62 0.64 29.27 26.09 

이혼율 2.37 0.42 3.80 1.20 

1인당 지방세 (십만원) 33.18 22.68 132.49 3.40 

남성 고용률 0.56 0.37 4.07 0.19 

여성 고용률 0.42 0.26 3.22 0.15 

주: 각 변수의 정의는 본문을 참조

<표 5> 요약통계량 

상업지역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6>은 몇몇 주요 변수들 간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

산율은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5개년 평균 혼인율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 보육시설 규모지표(2), 1인당 지방세와는 약한 양의 상

관관계를, 기타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출산율이 보육시설 사업

체 수, 혼인율, 1인당 지방세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사전적 예측

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출산율이 보육시설 규모지표(1)과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육시설 규모지표(2)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영세한 소규

모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의미가 되어 일반적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육시설 규모지표(1)과 (2)는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각각 음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사

업체 당 종사자 수는 적고 종사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보육시설 비율이 많아지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사업체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시설 규모

지표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보육시설 규모지표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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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a)출산율 　 　 　 　 　 　

(b)보육시설 사업체 수 0.548* 　 　 　 　 　

(c)유아교육 사업체 수 -0.258 * -0.166 * 　 　 　

(d)사교육시설 사업체 수 0.249 * 0.409 * -0.498 * 　 　

(e)보육시설 규모지표(1) -0.332 * -0.595 * 0.239* -0.256 * 　

(f)보육시설 규모지표(2) 0.241 * 0.434 * -0.167 * 0.145* -0.847 *

(g)혼인율 0.799 * 0.390 * -0.449 * 0.218 * -0.350 * 0.257 *

(h)1인당 지방세 0.292 * 0.298 * 0.345* -0.099 * 0.003 0.022 0.152 *

주: 보육시설/유아교육기관/사교육시설 사업체 수는 1,000인당 사업체 수를 의미하며,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이전과 동일함. *는 5% 유의수준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표 6> 주요 변수간 상관계수

2. 추정결과

<표 7>은 앞 절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에서 모형(1)과 (2)는 OLS를, 모형(3)과 (4)는 IV 추정법을 적용한 것이다. 

모형(1)과 (2)에 대해 이분산 검정을 수행한 결과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지 않

아 표준오차를 조정하지 않았다.15) 모형(1)과 (3)은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를 정책변수로 설정한 모형이며, 모형(2)와 (4)는 사업체 수 대신에 

종사자 수를 사용한 모형이다. 모든 모형에서 조정 결정계수(adjusted  ) 값

은 0.77∼0.78 사이에 위치해 횡단면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형 적합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OLS와 IV 추정법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IV 추정법을 사용한 추

정결과에 기초해 추정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표 7>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찰결과는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관련 변수의 

계수 추정값이다. <표 7>에 따르면,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계수 추

정값은 모두 양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16) 반면에 

15) 이분산 검정은 Breusch-Pagan/Cook-Weisberg 검정에 기초했으며, 검정통계량(χ2
) 값은 모형(1)

과 (2)에서 각각 0.39와 0.16이었다. 이 값은 10% 수준에서도 등분산 가정을 기각하지 못했다. 

<표 8>의 모형(1)과 (2)에서도 이분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검정통계량(χ2
) 값

은 각각 0.03과 0.19로 10% 수준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16)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과거 5개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

관 관련 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해보았다. 예를 들어, 2009년 기준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대신에 2004∼2008년 기간 중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평균값을 사용해 보았다. 2009년 출

산율이 2004∼2008년 기간에 걸친 보육시설 사업체 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은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련 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여전히 양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예를 들어, <표 7>의 모형(1)과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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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LS OLS IV IV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1.974*** 1.904***

(0.405) (0.417)

1,000인당 보육시설 종사자 수 0.354*** 0.350***

(0.065) (0.068)

1,000인당 유아교육 사업체 수 -0.191 -0.269

(0.859) (0.869)

1,000인당 유아교육 종사자 수 0.069 0.085

(0.181) (0.254)

1,000인당 사교육 사업체 수 0.055 0.064

(0.190) (0.190)

1,000인당 사교육 종사자 수 0.049 0.051

(0.065) (0.066)

혼인율(직전 5개년 평균) 1.361*** 1.405*** 1.363*** 1.405***

(0.089) (0.084) (0.089) (0.084)

남성 혼인연령(직전 5개년 평균) -0.575** -0.513** -0.573** -0.512**

(0.229) (0.204) (0.229) (0.206)

여성 혼인연령(직전 5개년 평균) -0.460** -0.428** -0.470** -0.428**

(0.188) (0.172) (0.189) (0.172)

이혼율 -0.668*** -0.649*** -0.665*** -0.642***

(0.187) (0.183) (0.188) (0.189)

1인당 지방세 0.007* 0.006 0.007* 0.006

(0.004) (0.004) (0.004) (0.004)

남성 고용률 0.566 0.411 0.559 0.413

(0.521) (0.509) (0.521) (0.509)

여성 고용률 -1.339* -1.394* -1.339* -1.398**

(0.733) (0.708) (0.733) (0.709)

상수항 31.402*** 27.957*** 31.629*** 27.933***

(6.520) (6.098) (6.526) (6.251)

Adjusted R2 0.771 0.777 0.771 0.777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관찰값 수는 232개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표 7> 회귀모형 추정결과 (1) (종속변수: 출산율)

유아교육기관과 사교육시설 관련 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가 출

산율에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영향

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사교육비

에 대한 불완전한 대리변수이다. 따라서 이 추정결과는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서 과거 5개년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평균값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계수 추정값은 

2.506과 0.445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유아교육기관을 제외한 여타 설명변수들에

서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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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잠정적 결론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출산율

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3)과 (4)의 추정결과에 따

르면,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종사자) 수가 0.5개(1명)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출산율은 0.987(0.354)만큼 증가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5>에서 살

펴보았듯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종사자) 수

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28(9.06)과 0.15(1.40)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

준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판단된

다. 

<표 7>에서 직전 5개년 평균 혼인율의 계수 추정값은 모형에 따라 1.3∼1.4에 

걸쳐 있어, 해당지역에서 혼인이 1건 증가함에 따라 그 지역의 출산율이 1.3∼

1.4만큼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수준과도 비

슷해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혼인연령

의 계수 추정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남녀 혼인연

령의 증가, 즉 만혼화가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찰결과에

서 주목되는 사실은 여성 혼인연령뿐만 아니라 남성의 혼인연령도 출산율에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의 혼인연령이 증가하면 결혼기간 중 남성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며 이를 예상한 부부가 출산에 소극적이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혼율의 계수 추정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주변에서 이혼부부가 많이 관찰될 경우에 기혼부부

는 출산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출

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이고 남녀 만혼화를 억제해야 하며 이혼

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 하겠다.

경제변수의 계수 추정값도 대체로 사전적 예측과 일치한다. 지역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1인당 지방세 납부액과 남성 고용률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고, 

여성 고용률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즉 지역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될수록), 남성 중 취업자가 많을수록, 여성 중 취

업자가 적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 고용률의 계수 추정값이 남성보

다 훨씬 클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항상 유의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여부가 

출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지방세 납부액과 

남성 고용률의 계수 추정값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명

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보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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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LS OLS IV IV

1,000인당 보육시설 사업체 수 2.784*** 2.319*** 2.673*** 2.246***

(0.465) (0.430) (0.483) (0.444)

1,000인당 유아교육 사업체 수 -0.029 -0.087 -0.157 -0.223

(0.842) (0.853) (0.851) (0.862)

1,000인당 사교육 사업체 수 -0.042 -0.028 -0.029 -0.020

(0.188) (0.191) (0.189) (0.193)

보육시설 규모지표(1) 0.238*** 0.228***

(0.071) (0.072)

보육시설 규모지표(2) -1.499** -1.451**

(0.663) (0.665)

혼인율(직전 5개년 평균) 1.390*** 1.367*** 1.391*** 1.368***

(0.088) (0.088) (0.088) (0.089)

남성 혼인연령(직전 5개년 평균) -0.675*** -0.659*** -0.666*** -0.651***

(0.225) (0.229) (0.226) (0.230)

여성 혼인연령(직전 5개년 평균) -0.304 -0.348 -0.326 -0.368

(0.190) (0.193) (0.191) (0.194)

이혼율 -0.716*** -0.687*** -0.712*** -0.686***

(0.184) (0.186) (0.184) (0.186)

1인당 지방세 0.006 0.007 0.006 0.007*

(0.004) (0.004) (0.004) (0.004)

남성 고용률 0.336 0.369 0.335 0.364

(0.514) (0.524) (0.514) (0.524)

여성 고용률 -1.331* -1.257* -1.327* -1.252*

(0.717) (0.727) (0.717) (0.728)

상수항 28.232*** 32.048*** 28.688*** 32.359***

(6.445) (6.466) (6.454) (6.472)

Adjusted R2 0.781 0.776 0.781 0.776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관찰값 수는 232개임

    (2) * p < 0.10, ** p < 0.05, *** p < 0.01

<표 8> 회귀모형 추정결과 (1) (종속변수=출산율)

<표 8>은 <표 7>의 설명변수에 보육시설 규모지표를 추가해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중 어떤 변수

를 사용하든지 추정결과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체 수를 사용한 결

과만을 보고하기로 한다. <표 8>에서 모형(1)과 (3)은 보육시설 규모지표(1)을 

사용한 모형이며, 모형(2)와 (4)는 보육시설 규모지표(2)를 사용한 것이다. <표 

7>과 마찬가지로, 모형(1)과 (2)는 OLS를, 모형(3)과 (4)는 IV 추정법을 적용

17) 석호원(2011)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 소득변수의 계수 추정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나 기타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석호원(2011)은 

소득변수를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득변수의 측

정방법 차이 때문에 본 연구와 일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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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정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8>의 추정결과는 <표 7>과 거의 차이가 없다. <표 8>에 따르면, 혼인율, 

1인당 지방세, 남성 고용률은 출산율에 양의 효과를, 남녀 혼인연령, 이혼율, 여

성 고용률은 음의 효과를 미쳤다. <표 7>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기관과 사교육

시설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에서 주목되는 추정결과는 당연히 보육시설 사업체 수와 보육시설 규모

지표의 추정계수이다. 보육시설 사업체 수의 계수 추정값은 <표 7>보다 약간 

증가했으며 여전히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무엇보다 보육시설 규

모지표(1)과 (2)의 계수 추정값은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사전적 예측과 일

치하는 부호를 갖고 있다. 이 계수 추정값을 토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한다면 그 지역의 출산율은 0.23∼0.24만큼 상

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10% 감소한다면 그 지역의 출산율은 0.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단순히 보육시설 숫자뿐만 아니라 기혼부부가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보육시설

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

해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

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

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아

교육기관도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육시설 숫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

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보육시설의 규모를 토대로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했다. 아울

러, 혼인율, 남녀 혼인연령, 이혼율, 지역소득수준, 고용률 등 제반 변수가 출산

율에 미친 효과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혼인율 증가와 남녀 혼인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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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바로 출산율 제고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수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지역 통계자료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혼율 감소가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이혼숙려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을 억제하는 정

책은 가정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출산율 저하를 억제한다는 순기능

을 가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소득수준이나 고용여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 취업이 거스를 수 없는 추

세로 인정된다면 가계소득의 증대 및 남성 고용증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기

대할 수밖에 없다. 가계소득 증가나 남성 고용촉진은 모두 지속적 경제성장 없

이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다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육시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하부구조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지역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 보

육정책의 초점이 단순히 보육시설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증가시키는 데에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소득 수

준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이 보다 활성화될수록 보육시설의 신뢰성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통계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과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몇 가지 한

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향후 보완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사교육비를 사교육시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로 측정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유보한 바 있다. 향후 시/군/구 지역별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된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엄명용·김효순(2011) 등 일부 연구는 비싼 주택가격이나 임대가격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어려움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향후 시/군/구 

지역별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을 고려한 연구도 요구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가 

사용한 경제변수인 1인당 지역소득수준과 남녀 고용률은 통계자료의 미비로 모

두 대리변수를 사용해 측정했다. 만약 이들 대리변수에 측정오차가 존재한다면 

본 연구의 추정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가 고려한 통제변수들 이외에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여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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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관찰하지 못한 지역별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패널분석이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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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Faciliti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Birth 

Rate: Evidence from Korean Regional Data

Nakil Sung․Sunkwon Park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childcare faciliti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birth rate and also,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affect birth rat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proxied by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or their employees. The 
study measures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either by the number 
of employees per childcare facility or by the ratio of child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to total facilitie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 
cross-sectional data of 232 areas (si/gun/gu) in 2009.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or their employees tended to increase birth rate, 
whil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had no effects on birth rate. It appears that the 
presence of good and reliable childcare facilitie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birth 
rate. The results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an increase in fertility.

Key Words: Fertility, Birth Rate, Childcare Faciliti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